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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무 국



Ⅰ. 일 반 현 황

조직․인력 6과 34팀 243명/229명 (정/현원)

재 무 국 (2022.1.24.기준)

재 무 과
(6팀)

정48/현45

자산관리과
(5팀)

정25/현25

계약심사과
(7팀)

정42/현42

세 제 과
(5팀)

정30/현29

세 무 과
(6팀)

정61/현56

38세금징수과
(5팀)

정37/현32

기 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등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자 산 관 리 과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합계 23,335,941 23,744,942 △409,001 △1.7

시 세 23,095,574 20,023,706 3,071,868 15.3
세 외 수 입 238,828 253,930 △15,102 △5.9
보 조 금 1,539 2,030 △491 △24.2
보 전 수 입 등 - 3,465,276 △3,465,276 △100.0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합계 3,196,029 3,128,916 67,113 2.1

인 력 운 영 비
( 통 합 편 성 ) 792,041 801,643 △9,602 △1.2

기 본 경 비 2,043 2,225 △182 △8.2

재 무 활 동 15,431 3 15,428 514267

사 업 비 2,386,514 2,325,045 61,469 2.6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666 1,759 △93 △5.3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12,034 8,935 3,099 34.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35 42 △7 △16.7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760 2,242 △482 △21.5
시세입 목표달성 19,338 10,913 8,425 77.2
조세정의 실현 6,958 7,045 △87 △1.2
타 기관 지원 2,344,723 2,294,109 50,614 2.2
자치구 교부금 (재정보전금) 1,866,943 1,781,631 85,312 4.8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475,143 510,458 △35,315 △6.9
출연금(지방세연구원) 2,637 2,020 617 30.5

재 산 현 황 ( 市 )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58,048 105,287 (100.0%) 63,989 12,774 (100.0%)

행정재산 55,898 103,913 ( 98.7%) 7,035 6,006 ( 47.0%)

일반재산 2,150 1,374 ( 1.3%) 56,954 6,768 ( 53.0%)



Ⅱ.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

정

책

과

제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실

천

과

제

 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2.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4.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1-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1-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1-1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입 확보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누락 세원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로 ’22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시세 목표: 23조 956억원(전년대비 3조 719억원↑, 15.3%↑)
(단위:억원,%)

구 분 2022년
( A )

2021년
( B )

전년대비

(점유비) (점유비) 금 액
(C=A-B)

비 율
(C/B)

계 230,956 (100.0) 200,237 (100.0) 30,719 15.3
취 득 세 62,046 (26.9) 50,589 (25.2) 11,457 22.6
지 방 소 득 세 60,521 (26.2) 51,964 (25.9) 8,557 16.5
재 산 세 38,276 (16.6) 33,945 (16.9) 4,331 12.8
지 방 소 비 세 21,892 (9.5) 18,243 (9.1) 3,649 20.0
기 타 시 세 48,221 (20.8) 45,496 (22.7) 2,725 6.0
※ 세외수입(일반회계) 목표 : 1조 8,023억원

 추진 계획

○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세입징수 종합 계획수립” 시행

-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목표 관리 및 세입실적 분석 실시

-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구 합동 대책회의 실시(3월, 9월)

○ 다주택자 및 법인시공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누락 세원 차단

- 다주택자 가족 간 유상 거래 증여 해당 여부 등 일제 조사

- 법인이 시공하는 개인 신축 건축물 취득세 탈루 일제 조사

○ 법인 직접 부과 확대를 통한 행정 책임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

- 시 세무조사 대상 확대(25→50개), 부과세목 불복에 대한 소송 등 직접 대응
‣ ’21년 조사실적 : 597억원, 최근 5년 자치구 패소 88억원(32.3%)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세
징수교부금

475,142,730
252,755,497 111,193,617 111,193,616 -

1분기교부금집행 2분기 교부금 집행 3분기 교부금 집행 4분기 교부금 집행



1-2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체납자 자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

 ’22년 체납 징수목표액 : 2,100억원

 추진 계획

○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및 체납자 추적으로 공정 세정 구현

- 저축은행 및 본점이 없는 제2금융권 4,044개소 일제조사 및 압류·추심(1~3월)

- 전국의 주택․상가 분양권 일제조사 및 압류로 채권 확보(2~4월)

-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압류 및 추심 강화(’22.1.28. 시행)
※ 가상자산 자산이전 요구, 요구 불응 시 거래소 수색 권한 부여 및 거래소를 통한 매각 가능

○ 압류재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체납세금 소멸 방지

- 10년 경과된 부동산 근저당권·가등기 등 7천건 일제조사 및 말소 소송제기로 채권확보(연중)

- 38세금 조사관과 실태 조사단(뉴딜일자리 5명)이 협업하여 거소·차량운행 밀착조사(3~12월)

- 압류된 보험계약의 분기별 관리 및 실효된 보험계약 즉시 추심(연중)

○ 시와 25개 자치구 협업으로 체납징수 목표액 조기 달성

- 25개구와 동시에 상습체납·외제·고급·운행정지 차량 집중 단속·견인(연 2회)

- 내·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 소액 체납자 일제정리 추진(7~10월)

- 자치구별 체납징수 실적관리 강화 및 자치구 지도점검(연 2회)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액체납
시세징수 523,000

130,750 130,750 130,750 130,750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1-3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

주택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정부에 개선의견 적극 개진

 추진 계획

○「주택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자체연구사업(’20년부터시행중)

- ’21~’22년 주택 실거래가 분석 및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상·하반기 총 2회)

‣ 자치구별·가격구간별 주택가격 수준, 형평성 측정 연구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 의견 개진

‣ 한국부동산원에 이상치 물건(72건), 가격역전현상물건(81건) 조정 요청(’22.1.6.)

○「공동주택 공시가격 효율적인 조사·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연구」용역(2월~)

- 현행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한계 및 적합성 분석

-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무적·효율적인 조사·평가의 구체적 방안 연구

※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행안부, 서울시 합동연구과제로 추진

○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 연구 추진

- 시가표준액 산정시 지역별·유형별 가격수준 비교산출방식 도입 필요성 도출(’21용역결과)

- 유형별·구청별·가격구간별 비율 조사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4월~9월)

‣ 행정안전부에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구결과 반영 적극 요구

○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연 2회)

- 건축물 현황, 실거래가 등을 연계한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구축(2월 완료)

‣ 주택가격조사를 위한 다각적 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에 활용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동산가격공시지원 103,350
98,850 1,500 1,500 1,500

시스템 구축 비용
공시가격센터운영 공시가격센터운영 공시가격센터운영 공시가격센터운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시스템구축사고이월 97,350천원 포함



2.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

                    

2-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2-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2-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2-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2-1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하여다각적인세제지원으로민생회복도모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지방세 감면

○ 현재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는 존치기간 1년 초과 시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 가중

- 서울시 선별진료소 총238개소중의료기관에서운영하는선별진료소는133개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의 납세부담 경감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건축물 감면 조항 신설(2월

의회 상정) 하여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면제

- 자치구도 시 일정에 맞추어 자치구 감면 조례에 재산세 감면 추진 병행

○ 감면규모: ’21~’22년 23백만원 예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 대 상: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 내 용: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 감면 규모를 50% ⇒ 60%로 확대

○ 기 간: ’22년 1월 ~ 6월

○ 규 모: 279억원 예상

※ ’20.2~’21.12월까지 총4,249개소, 733억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계속 지원

○ 대 상: 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

○ 내 용: 납부기한 연장, 세율인하,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 실 적: 총 834,476건, 8,342억원 지원(’20년~’21년)

 예산집행 : 비예산



2-2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 확대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전자고지 납부·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 추진

 추진 계획

○ 종이고지 감축을 위한 전자고지 납세자 혜택 확대 추진

- (현행) 전자고지·납부 납세자에게 마일리지와 세액 공제 혜택 각각 제공

‣ 고지서 1건당 마일리지 최고 500원, 세액 공제 최고 500원, 합계 1,000원

- (개선)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혜택을 부여하는 세액공제로 통합 운영

‣ 납세자 혜택 : 현행 최고 1,000원→ 향후 최고 1,600원으로 확대 추진

※ 정기분 17,126천건 중 (’21) 전자고지 19.5%(3,343천건)→(’22) 24.5%(5%↑)

○ 전자고지·납부 스마트폰 앱 확대 및 전자고지 신청 편의성 제고

- (현행) 카카오ㆍ네이버ㆍ페이코ㆍ신한 앱(4개)→ (개선) ‘토스’ 추가(5개)

‣ 토스 앱은 가입자 2천만명 규모로, 서울시민 세금납부 선택의 폭 확대

- (현행) 전자고지·납부 신청 시 결제회사 홈페이지 개별 방문 필요

→ (개선) 결제회사개별방문필요없이 ETAX에 QR코드제공으로전자고지신청가능

○ AI챗봇 기능 및 이용수단 확대를 통한 세금 상담 서비스 고도화

- (현행) 문자로만 상담 → (개선) 문자상담에 음성상담 기능을 추가한 챗봇 제공

- (현행) 스마트폰 앱 → (개선) 스마트폰 앱 외 PC 챗봇으로 상담 서비스 추가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자고지 마일리지개선 비예산 계획수립 조례개정 조례개정 -
전자고지앱개선 비예산 계획수립 시스템 개발 시스템개발 -

세입수납시스템 AI 챗봇고도화 비예산 - 관련 시스템 개발 AI학습추진 -



2-3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현장 세무상담 확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궁금증 해소 및 절세 방안 지원

 운영 개요

○ 구 성 : 423개동 425명(’21년) → 426개동 428명(’22년)
※현재 5기 마을세무사 총 428명 활동 중(임기 2년, ’22년~’23년)

○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임기 2년)

○ 성 과 : ’15년~’21년 총 2만 6천여건 상담

 추진 계획

○ 제5기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및 소통 강화(’22.1월~ )

- 서울시 블로그,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물(카드뉴스, 영상물) 제작·게시 요청

- 리플릿·포스터 제작 후 자치구 및 다중시설에 비치, 홍보 협조 요청

- 밴드 개설·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마을세무사와의 쌍방향 소통 강화

○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운영(’22.4월~)

-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시 현장 세무상담 부분 지원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주의 방문상담 지원

하여 영세사업자 사업소득세 절감 방안 및 기타 세금 관련 궁금증 해소

※ 현장 방문 상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탄력적 운영

○ 마을세무사 활동 독려 및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22.6월, 12월)

- 우수 활동자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활동실적 저조한 세무사 독려 등

- 마을세무사 사기진작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및 지원사항 지속적 발굴(상시)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을세무사운영 19,150
16,750 1,000 400 1,000

명판 및 홍보물 제작 현장상담, 협의회 현장상담 현장상담, 협의회



2-4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한 경제재기 지원을 통해 계층사다리 구현

 추진 계획

○ 서민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일자리 등 맞춤형 연계 지원

- 뉴딜 일자리 상담사(3명) 활용, 생계형 서민체납자 체납정리 지원

- 체납자 유형에따라복지서비스, 일자리알선, 회생지원등체납자경제재기종합지원

○ 금융계좌 등 압류채권에 대한 실효성 조사 후 압류 해제

- 사업이나 재 창업이 곤란한 경우 조사 후 계좌 압류 해제

- 분할납부 적극 안내 등 체납세금 부담 완화와 경제적 회생 지원

○ 생계형 서민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는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적용

- ’22년도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하여 월 225만원 미만의 경우 급여채권 압류 제한

※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제한기준 : 월 185만원

○ 서민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완화

- 신용불량자 등록 보류, 부동산․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보류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형뉴딜일자리
(일자리정책과
재배정)

108,250
10,825 32,475 32,475 32,475

계획서 수립 및 뉴딜
일자리 인력 교육

생계형 체납자 발굴
상담,지원,실적관리

생계형 체납자 발굴
상담, 지원,실적관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평가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3-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3-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3-1 적정·신속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

서울형품셈 등 공통기준으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의 과다 지출을 사전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조기발주 적극 지원

 추진 계획

○ 공통기준 적용을 통한 적정 원가 산정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

- [서울형품셈] 표준품셈에 없거나 상이한 현장상황과 여건을 잘 반영한 서울형
품셈을 민․관 협업방식으로 개발하고 기 발굴 품셈도 보완

- [공통기준마련] 공통 공사자재단가 및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수도 라인스토핑
자재 단가 등 계약심사 공통단가 마련
※ ’22년 상반기 공통 공사자재단가 공유현황 : 284종 1,324개

○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지원

- [집중심사기간(’22.1.~6.)] 3일 이내 처리 목표 ※ ’21년도 평균처리기간 3.3일

- [사전검토제] 계약 사전절차(건설심의 등) 진행 중 병행검토로 심사기간 단축

- [유사사업 통합심사] 기관별 발주하던 유사사업(가로등 개량공사 등) 일괄신청 통합
심사로 심사 효율 도모(8개 유형 194개 사업)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조정율이 낮은 사업은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심사의 효율성 제고(7개 부서, 112개 사업)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 및 적정 원가산정 지원 강화

- 비대면 영상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계약심사 매뉴얼 행정포털 게시

- 특정제품 및 계약심사 관련 ‘웹툰’ 제작․배포로 업무 이해도 향상

- 설계변경 심사제외 대상공사에 대한 원가 검토 지원(발주부서 요청시)

- 민간공사(주택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원가자문서비스 제공(조합 요청시)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약심사前사전검토제 비예산 계획수립,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일괄신청통합심사 비예산 계획수립, 통합심사 통합심사 통합심사 신규 유사사업 발굴

서울형품셈개발지원 비예산 계획수립 현장실사 현장실사 품셈개발완료



3-2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

사업 발주단계부터 계약완료단계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관리하고「서울
계약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추진 계획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21년 계약심의위원회 총 14회 개최, 115건 심의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및 계약절차 간소화(~’22.6월)

-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 7일 이내 완료,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축소로 업체 부담완화

○중대재해예방능력을갖춘업체선정으로종사자및시민의안전보건확보(’22.1월~)

- 입찰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실업체 패널티 부여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및「협상계약 정량평가 표준안」개정 등

○ 협상계약 평가점수 합리적 조정 및 입찰서류 제출방법 간소화(’22.2월)

- 수행능력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계약 가점 평가방법 변경, 변별력 강화

- 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입찰서류 제출하던 것을 무방문·온라인서비스로 전환

‣ 온라인 서비스 지원 미대상 서류는 기존 방식 유지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수리등실적증명서비스제공확대(9종→10종)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운영 140,306 35,076 35,076 35,076 35,078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7,037 6,759 6,759 6,759 6,760



3-3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

현 시금고 약정기간(’19.1.~’22.12.) 만료 도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차기 시금고를 지정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차기 시금고 개요

○ 운영기간 : ’23. 1. 1. ~ ’26. 12. 31.(4년)

○ 재정규모 : ’22년 예산 47.7조원(일반 31.3조, 특별 12.9조, 기금 3.5조)

○ 금고은행 : 1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2금고(기금)

 추진 계획

○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우수한 관리능력을 갖춘 기관 선정

-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등 평가 강화

○ 시민이용 편의성 증진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참여 유도로 사회적 책임 강화

- 비대면 추세에 맞춘 ATM 수, 녹색금융 이행실적 평가항목 등 신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및 투명한 선정 절차로 시정 신뢰도 제고

< 2022년 2∼3월 > < 2022년 3월 > < 2022년 4월 >

차기 시금고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입찰설명회 및 
제안서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금고 선정

 시금고 약정 체결

○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적기 지원

- 코로나 방역 및 소비투자분야 우선 지출 등 부서협력을 통한 전략적 세출집행

○ 금리인상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맞춤형 자금관리로 수익성 제고

- 예금분할예치, MMDA 가입등적극적자금운용으로유동성과수익성을동시추구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금 운용 비예산 자금운영 계획수립(3월)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3-4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결산개요

○ 대상기관 : 42개 기관 276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7개)

○ 작성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추진계획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작성 : ~ 3.18.

○ 결산검사 실시 : 4.12. ~ 5.16.(35일간,예정)

※ 최근 결산검사 시정권고 건수 : ’21년 77건, ’20년 66건, ’19년 81건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 5.31.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등 3건

※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시민의 결산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결산서의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07회 정례회) : 6.10. ~ 6.29.

○ 결산 결과 고시(승인 후 5일 이내) 및 시민참여결산 실시 : 7월~ 8월

-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점검 및 결산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 : 7월~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결산업무추진 205,410
42,780 158,630 1,000 3,000

계획수립 및 결산서작성 결산검사 및 승인 시민참여결산 결산교육교재 등



4.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

                    

4-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4-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4-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4-1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다각적이고 입체적 확보

시책사업 필요재산 확보를 위해 시유건물 내 유휴공간 발굴 및 중앙정부․

교육청 등 타 기관과 정책 공조를 통해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 도모

 추진 계획

○ 시유건물 내 유휴공간 및 노후청사 활용

- 시유건물 전수조사 중 1단계로 실시된 서남권(’20~’21)의 유휴공간과 30년

이상된 노후 시유건물 중 ‘증축 가능’ 시설

- 발굴된 유휴공간․시설은 사업부서, 공공개발기획단 등과 연계하여 청년취업

사관학교 등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사례 도출

※ 서북·도심권(’21~’22.6), 동북권(’22.3~) 등 단계별 현장조사 확대

○ 중앙정부 및 교육청 등 타 기관과 정책 공조를 통한 협력 모델 구축

-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전략적 제휴로 도심내 국유 노후 청․관사 복합개발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 및 지역 거점시설 구축

‣ 국가 소유의 노후화된 공공청사의 재건축시 우리시와 건축비용 공동부담 및 도시

계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국가청사+市 공공시설」복합개발 시행

- 교육청과 폐교부지 및 저활용 학교 건물을 이용한 사업거점 공동개발

‣ 방과 후 과정 및 돌봄 운영 등 학생 지원시설과 환경․문화 예술 공간 등 시책사업

공간으로 공동 개발하여 상생 모델 구축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책사업
필요재산의
입체적 확보

비예산
노후청사개발계획수립
타기관(중앙정부, 교육청)

부지조사

노후청사개발용역발주
타기관(중앙정부, 교육청)

TF구성

노후청사개발용역(계속)
중앙정부, 교육청과
업무회의

노후청사개발용역결과
중앙정부, 교육청과
업무회의



4-2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

시 차원의 체계적 재산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

하고 시유지 지적 정리 등을 통해 시유재산 가치 증대

 추진 계획

○ 공유재산 총조사로 누수 없는 재산 관리 실시

- 재산관리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서면 중심 조사로 실태 파악의 한계

-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구분, 매년 1개 권역씩 부서 합동 현장 조사 실시

‣ ‘22년 도심권(종로·중구) 시범사업추진후최적조사방안마련, ‘23년부터확대실시

-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실태 파악을 통해 효율적 재산관리

○ 시유지 지적 정리로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재산가치 제고

- 주요시설 내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를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단일 필지로

지적 정리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 도모

‣ ’22년도 추진 대상 : 남현동 주차장 부지 등 총 3개소

○ 보존부적합 소규모 부지 관리개선으로 시민이용 활성화 및 세입증진 도모

- 매각‧대부 가능 시유지 인터넷 상시 공개, 공개매각으로 적극적 시민활용 유도

○ 국가‧서울시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

- 행정안전부(공유재산 총괄) 및 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국유재산

총괄)와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

‣ 경찰청과 교환 공감대 형성(’21.8) 및 기재부와 협의 중(’21.9~)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유재산 총조사 비예산 계획수립 실태조사실시 실태조사실시 차년도대상지선정등

집단화 사업 100,000
- 50,000 50,000

사업대상지확정, 업무협의 기초측량 실시 확정측량, 공부정리 공부정리, 지가재조사의뢰



4-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사업부서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산관리

 추진 계획
○ 시유재산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사업부서 업무 효율화

- 시유재산 관련 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사업부서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

- 실무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알기 쉬운 공유재산 업무매뉴얼」작성‧배포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시유재산 무단점유 및 공부상 불일치 자료 정비

-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 변상금

부과 등 조사대상 재산별 적정 관리 방안 마련

 ’22년 주요 조사대상 : 서북권 공공용도로(215건) 조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내실화 및 관리계획 사후관리 체계 마련

- 공유재산 최유효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확대

(330㎡ 이상 매입, 신․증축→매각․교환 추가)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사업의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전산관리 강화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2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22.4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임차소상공인등의위기극복지원을위한임대료감면병행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밀실태조사 100,000
- - 100,000 -

사업계획,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Ⅳ. 세입·세출 예산 현황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3,335,941,412 23,744,942,246 △409,000,834 △1.7%

시 세 23,095,574,000 20,023,706,000 3,071,868,000 15.3%

세 외 수 입 238,827,986 253,930,298 △15,102,312 △5.9%

보 조 금 1,539,426 2,029,872 △490,446 △24.2%

보 전 수 입 등 - 3,465,276,076△3,465,276,076 △100.0%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2 예산 2021 예산(최종)
증 감

금 액 증감률

총계 3,196,029,615 3,128,916,205 67,113,410 2.1%

재무과 795,287,905 805,161,102 △9,873,197 △1.2%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07,988 795,710 12,278 1.5%

2021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68,806 212,580 56,226 26.4%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211,013 175,703 35,310 20.1%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110,057 334,708 △224,651 △67.1%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037 25,957 1,080 4.2%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101,000 - -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공공구매업무
추진 140,306 113,080 27,226 24.1%

기본경비 1,580,356 1,759,756 △179,400 △10.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92,041,342 801,642,608 △9,601,266 △1.2%

자산관리과 27,511,927 8,981,884 18,530,043 206.3%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10,400,000 7,000,000 3,400,000 48.6%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507,250 1,816,164 △308,914 △17.0%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26,933 118,354 8,579 7.2%

기본경비 47,366 47,366 - -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5,430,378 - 15,430,378 100.0%



구 분 2022 예산 2021
예산(최종)

증 감
금 액 증감률

계약심사과 103,873 112,168 △8,295 △7.4%

계약심사 업무추진 35,250 42,500 △7,250 △17.1%

기본경비 68,623 69,668 △1,045 △1.5%

세제과 1,871,464,886 1,786,021,075 85,443,811 4.8%

재정보전금 1,866,943,000 1,781,630,523 85,312,477 4.8%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636,716 2,020,215 616,501 30.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8,520 186,920 △8,400 △4.5%

마을세무사 운영 19,150 28,000 △8,850 △31.6%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1,200 -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546,356 1,620,741 △74,385 △4.6%

부동산가격 공시지원 15,000 405,651 △390,651 △96.3%

기본경비 124,354 125,260 △906 △0.7%

국고보조금 반환 590 2,565 △1,975 △77.0%

세무과 494,625,646 521,517,168 △26,891,522 △5.2%

　
　
시세 징수교부금 475,142,730 510,458,159 △35,315,429 △6.9%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69,117 172,474 96,643 56.0%

지방세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869,319 850,532 18,787 2.2%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304,151 182,991 121,160 66.2%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292,700 192,700 100,000 51.9%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100,000 - -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949,637 1,300,530 649,107 49.9%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21,108 1,730,770 190,338 11.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12,690,425 5,000,000 7,690,425 153.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503,770 △503,770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41,472 879,732 61,740 7.0%

기본경비 144,987 145,510 △523 △0.4%

38세금징수과 7,035,378 7,122,808 △87,430 △1.2%

　

고액 체납시세 징수 강화 580,040 318,140 261,900 82.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9,018 1,940,024 288,994 14.9%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4,148,754 4,787,078 △638,324 △13.3%

기본경비 77,566 77,566 - -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3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36 23 13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2 7 5 - -

건 의 사 항 17 9 8 - -

기타(자료제출 등) 7 7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압구정동 390번지는 시유지이

나 국방부에서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를 주어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

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

며 서울시 재산관리 총괄관으로

서 재무국의 시유재산 사용 실

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거 매년 재산관리관 주도로 무단

점유 시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매각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

(자산관리과-3836, ’21.4.7.)

◦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지적공부, 등기

사항증명서 대조를 통한 등기 누락여부 파악과 현장 점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재산관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음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21.5.12.)

□ 향후계획

◦ 기존의 재산관리관 주도 정기실태조사와 더불어 총괄관리관

(자산관리과)과 각 재산관리관이 협업하여 현장 전수조사 시행

- 토지를 권역별/용도별 구분하여 합동 전수조사 실시

- 무단점유 재발방지를 위해 무단점유 의심사례 선정, 현장조사 후

전문기관을 통한 드론활용 및 정밀 측량으로 무단점유 발굴 및

각 재산관리관의 후속조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2022년도 서울시 지방세 세입

예산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15%를 초과하는 3조 원 규모

에 달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

방세 성격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인

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공약사

업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세수추

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난 5년간 전년 실적과 유사한 수준의 보수적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계속된 지적이 있었으며, 징수액도

5년 평균 예산대비 15.1% 초과징수가 발생하였음

◦ 최근 지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 대출제한과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최근 부동산거래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2년 이상 지속된 가격상승도 인상폭의 감소가 시작됨

◦ 다만, 주택 외 상가, 빌딩, 토지 등의 거래는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고, 향후 정부의 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거래세 완화 정책 기대감과 코로나 치료제 보급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잠재된 소비 정상화 등이 기대되어

세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10대 의회 출범이후 한국지방

세연구원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

구해 오고 있는데 개선된 것은

출연금 규모가 일부 조정된 것

외에는 발전이 없음. ①한국지

방세연구원의 지방출자출연법

상의 재단법인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②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면서도 연구원 출연 재원

에도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도

시지역분’의 이중지출 문제 개

선, ③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

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

의 개선, ④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⑤지방세 제도발전을 위해 출연

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등 지속적인 개선을 바라고, 관

철될 때까지 행안부와 타지자체

와도 협의하기 바람. 상기 언급

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을 예산심사 시까지 제출하

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① 재단법인화 관련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지자체가 설립하고,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이어야 함

(법률자문회신 2018-0903, 법률지원과 ’18.11.16)

◦특수법인인 기타법인은 민법법인인 재단법인으로 등기 불가

※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 질의 및 회신결과(’19.4.8)

② 출연대상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 관련

○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면담을 하고 있음

- ‘21.9.30 행안부 전화면담, ’21.10.28 개정건의

※ 행안부 의견 : 모든 지자체 협의시 신중 검토

③~⑤ 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는 방식으로의 개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방안, 출연금 일부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관련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적 개선 방안 강구 요청(’21.9월)

○ 서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의 횔용 및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의뢰(‘21.9.16.)

- 연구기간 : 2021.10월~2022.2월 (5개월)

□ 향후계획

◦ 지방세연구원의 자율 개선방안 수립시 개선 사항 검토 및 관리

◦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관리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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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 2030’ 발표 시 48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 주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
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하여,
재산세는 최종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자치구 재원으로써 서
울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입
증가율은 30% 내외 수준에 그
침. 오세훈 시장은 현실과 사실
면에서 모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 세입을 책임지
고 있는 재무국에서는 추후라도
정정 보도자료를 내던지 내부적
으로라도 진언을 하시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비전2030은 향후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위한 예산의 재원은 주로 ①세출구조조정으로 하고

보조적으로는 경기회복,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②지방세 세입증가분을 감안하여 기획된 사업임

◦ 재산세를 언급한 것은 지방세의 많은 재원 중 하나만을

예시로 든 상황으로 보아야 할 사항임

◦ 향후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비전 사업의 기획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기조실, 언론과 등)에 협의하겠음

○서울시 공유재산 운영에 전문적

인 자문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안건 통과율이 96%

에 달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

회 심의 전에 심의회에서 사전

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사업

부서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상정 전 의회 의결 없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 공문발송,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 중에 있음

◦ 또한 관리계획 의결 후에도 삭제된 안건 및 관리계획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담당관과 전

상임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의결 결과를 공유하고 있음

◦ 향후에도 공유재산심의 및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기에상정할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절차 확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투자심사 사업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절차이행 준수 안내

-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 상담시 의회 예산 편성권 존중 안내

- 심의회절차미준수시에는예산부서와협의하여예산미편성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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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작년 6월 SH공사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올해

4월 市 감사위원회를 통해 통

보 받은 바 있으며, 위탁 시유

재산 처리 부적정 사례 및 시유

지 위탁 관리 업무 철저 등의

주의를 받았음. 세입결손으로

인한 서울시 운영의 방해가 안

되도록 철저히 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탁 시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125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측량 의뢰, 매각․대부계약 체결, 행정재산 전환 등

조치방안 마련중에 있음

- ’21.12월말 기준, 조치완료 56건, 조치중 69건

◦ 변상금 체납자 중 재산조회 결과 유재산자 16명 중 12명

압류조치 완료(’21.12월말 기준, 분기별 실시)

□ 향후계획

◦ 2022.3.31.까지 처분요구사항 조치 완료 예정

○서울시 마을세무사 추천을 한국

세무사고시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고 상담을

1건도 하지 않은 마을세무사가

전체의 50%임. 서울시 마을

세무사라는경력을영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상담실적 제출양식 간소화 및 제출방법 재안내(’22.1월)

- 수기 작성 시 상담내용 기록카드 작성 생략 안내

- 활동요령 안내문 및 상담실적 작성법 카드뉴스 밴드 게시

◦ 제5기 마을세무사 위촉(’22.1월)

- 실적 저조 세무사 포함 74명 해촉 후 희망자로 신규 위촉

◦ 마을세무사 주도적 참여 유도(’22.1월)

- 마을세무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밴드 개설·운영

□ 향후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상시)

- 기존 리플릿, 포스터 이외 뉴미디어 홍보물 제작·게시 요청

◦ 마을세무사 경력 영업수단 이용 주의 요청 안내(상시)

-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고시회 공문 발송 등

◦ 마을세무사 활동 모니터링(상시)

- 임기 중 실적 저조 세무사 활동의사 확인 후 희망자로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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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취소되었

으나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들이 있음. 이는 의회의 의결

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각 부서에 관리계획 가결 이후 사업 진행 취소 시

관리계획을 재상정 해야함을 재차 안내하고 의회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음

(자산관리과-12123호, 2021.11.25.)

○서울시 재산의 감정평가를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선정해 주

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

음. 서울시가 비용을 지불함에

도 감정평가사협회가 업체를 선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협회

또한 단체이기 때문에 특정 업

체에 몰아줄 우려가 있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존 방식인 확정순번제가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정평가업자추천제 활용에 대한 협조

요청(’18.7.6)이 있어 감정평가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업자 추천의 공정성을 당부하는 공문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발송하였으며(자산관리과-141, ’22.1.5),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도록 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개정

안을 9월 302회에 제출했다가

11월 303회에 제출함.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 세제과장, 재

무과장이 모르고 있음. 2022

년 예산을 심의해야할 시기에

조례안을 뒤늦게 제출하여 충분

히 심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등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안은

다음연도 예산심의 정례회 전 회기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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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편의

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소관실

국 위원회 중 외부위원에게 지

급한 수당내역의 제출을 요구하

였으나 누락하였으며 법적근거

가 없는 위원회에 매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근거 마련 후

별도로 보고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1년 행정사무감사 해당 요구자료에 대하여

재무국 소관 상설 위원회에 대한 외부위원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음

◦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요구자료에 대해

누락이 없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 또한 법적근거가 없는 부동산취득세자문회의의 상설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출완료함(‘21.11월)

○조례를 통해감면되고 있는세액

규모가 82억 원에 달하고있어,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보다

는 재정지출을 통한직접지원이

사업효과성면에서우월할수

있으니 효과성에대한 연구를 통

해지방세감면 규모를 점진적으

로줄여가야할 것임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연구 용역 추진(’22년도)

□ 향후계획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시세 감면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면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

기한 도래 시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지방세 체납 결산서의 가독

성이 떨어지게 계상되고 있

으니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납 규모를 한

곳에 모아 결산서에 계상해

줄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결산서 작성시 지난년도 수입을 세무과 및 38세금징수과에서

나누어 계상

- 세무과 : 자치구에서 위임징수한 지난년도 체납시세를 계상

- 38세금징수과 : 시로 이관된 고액체납시세만(1천만원 이상) 계상

◦ 결산서 작성시 지난년도 수입을 세무과와 38세금징수과에서

각각 처리하던 방식을 38세금징수과에서 일원화하도록 추진

- ’21.7월 2022년 세입예산편성 부터 38세금징수과에서 업무처리

○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일

반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

근무시간이 더 많음. 직원

들의 눈치 보기 야근이 우

려되는 바 일과 삶의 균형

을 위해 팀장급부터 솔선수

범해 줄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무관보다 팀장급 초과근무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실시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주무관의 비율이 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재무국 소속 팀장급 대상으로

5급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최대연600시간, 월평균50시간이내)를

준수하도록안내(2021.11.24.)하였고,

◦ 앞으로도 부서장이 팀장급 초과근무 총량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무국 소속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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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조 3천억 원에 달하

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체납세금의 징수실적

이 아닌 결손 처분에 따른

것으로, 결손처분은 신중히

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

- 공매시에도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압류부동산·자동차의

체납처분 중지 후 결손처분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장기 소액채권

(185만원 미만)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 연구를 강화하여 결손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철저히 하겠음

○시유지의 연간 매도계획을

마련하여 세입·세출 추계

시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라고, 무단점유 변상금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률이

높으므로 징수에 만전을 기

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매년 세입 편성 전 대규모

사업시행기관(SH공사, LH공사, 한국도로공사)에 차년도

시유지 매입 계획을 파악하여 세입추계에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 해소를 위해 매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 중이며,

주기적으로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조치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22년도 체납징수계획 수립(’22.4월) 및 분기별 재산조회 ·

재산압류 조치 예정

◦ 2023년도 시유재산 매입계획 파악(’22.6월)

- 대규모 사업시행기관(SH, LH, 한국도로공사)에 공문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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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사용에 부서에서 번거로움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

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사용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은 발주부서 담당자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 견적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 적정 업체를 찾기

위한 발주 담당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조달기회가 없었던 신생업체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공개시스템으로,

행정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여 발주담당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음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등을 통한 안내 완료(‘22.1월)

○자의적 조세행정은 기초자

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자치구 세입

으로 재정자립 재원도 충당

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구에

서 임의적으로 세금을 감면

하는 것은, 서울시 세입의

감소 뿐 아니라 교부세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

므로, 감면 결정전에 미리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를 마

련하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검토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자치구세를 감면할 수 있음

◦ 즉,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 권한으로, 감면 결정 전

사전 협의를 전제하는 제도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자치구의 무리한 감면 결정은 다른 자치구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시 및 자치구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실효적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 ‘22년 3월중 시 및 자치구 조례 담당 영상회의 개최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 또는 수시 자치구 동향 파악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시세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

한 노력 필요,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필요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종합대책

수립 및 세입실적 분석을 통한 시세입 징수목표 초과달성

- ‘21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수립 및 시·구 합동영상회의(3월)

- 세목별·월별 세입실적 분석 및 자치구 분기별 비대면 점검실시

◦ 새로운 징수기법 활용으로 시세징수 효율화 추진

- 전국 최초 가상자산 은닉 고액체납자 압류, 수표교환 내역 추적을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 향후계획
◦ 新 징수기법 활용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시세입 징수목표 달성

- 市 세무조사분 직접징수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통한 은닉세원 발굴

- 시·구 합동, 법인시공 개인건축주 취득물건 적정 신고여부 전수조사

○ 3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

고 있는 최00 전 회장의

압류 예술품과 관련하여 배

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체납자는 적극 대응하지 않

아 압류 물품을 반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을

언급하며 사회저명인사의

체납액 징수는 상징성이 큰

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21가단5079137소유권확인소송피고보조참가신청(’21.5.21.)

- 원고: 이00(최00 전 회장의 부인)외 3(최00 전 회장의 자녀)

- 피고: 최00 전 회장

◦ 에스앤엘 파트너스(신영무 외3) 변호사 선임(’21.7.5.)

◦ 우리시 피고보조참가 허가(’21.7.20.)

◦ 우리시 피고 답변서 제출(’21.12.22.)

◦ 소송 변론기일 지정(’22.2.18.)

□ 향후계획

◦ 피고의 소극적 답변 등 불성실 대응이 예상되므로, 우리시에서는

피고보조참가자로서 피고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의 지방세 체납건수, 체납

금액이 모두 늘어나고 있는

데, 징수액은 제자리 걸음

으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

고, 성실 납부 문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

함.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

액 특별정리기간 등 서울시

체납행정을 강화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외국인 체납자 거소지 등 정보확인을 위한 건의(행정안전부)

- 외국인등록대장 조회 일원화, 체납자 입국 시 입국통보, 출국제한

신설 등

◦ 외국인 대상 체납세금 납부안내문 제작․홍보

- 14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프랑스어, 파키스탄어)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 게재․

팝업공지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외국인 보험 조회(39천명) 및 압류

- 귀국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압류 대상 확인(522명, 808건)

- 휴면보험금 압류 대상 확인(287명, 287건)

- 자치구별 압류 및 추심 실시 통보

□ 향후계획

◦ 외국인 담당부서와 협업으로 체납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 ‘내 손안의 서울’, ‘리빙 인 서울’ 책자 내 서울시 세금 안내 수록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센터) 자체 홍보물 및 배포책자

내 ‘서울시 세금 안내 및 미납시 불이익 등’ 내용 수록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시설(센터) 상담사 세금교육 지원

◦ 자치구와 협업으로 외국인 체납 일제정리 실시(‘22.8~9월 예정)

- 서울시 전체 외국인 체납자 8만 명 중 99.8%가 자치구 소관으로

외국인 체납 일소를 위한 25개 자치구 일제 정리 기간 추진

◦ 외국인 체납 중 개인분 주민세 체납이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어 세목 신설 근거 법 개정 건의(체류세, 관광세 등)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서울시지방세체납징수율

이 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낮아서울시가지방

세 징수율을높일 수있도록

구조적인 문제해결과체납

징수를하는직원들에대한

인센티브, 승진 등사기진작

을 위한방안을건의함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징수율 저조의 주요 요인

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지방소득세 체납 규모 과다

-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의 국세(소득·법인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어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밀림

- 선순위 조세채권인 체납 국세가 압류재산을 먼저 공매하여

변제되는 반면, 체납 지방소득세는 체납으로 남는 악순환 반복

- 16개 시·도의 지방소득세 체납액 합계가 57.5%이고 서울시는

단독으로 42.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

<전국 지방소득세 체납 대비 서울시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전국지방소득세
체납

전국대비16개시도 전국 대비 서울
지방소득세 비중 지방소득세 비중

2018 16,874 8,477 50.2 8,397 49.8
2019 15,950 9,199 57.7 6,751 42.3
2020 15,546 10,125 65.1 5,421 34.9
평균 16,123 9,267 57.5 6,856 42.5

② 체납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고질체납 과다

- 체납자의 재산은 압류하였으나 타기관 선압류, 근저당 과다 등으로

공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 계속 체납으로 남는 경우 발생

- 전국 지방세 체납 중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 5,689억원(’20년)

중 서울시 단독으로 2,102억원(36.9%)를 차지

□ 향후계획

◦「납세담보」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 확보

- 압류 선착주의의 예외로 ‘납세담보’를 통한 선순위 채권확보가 가능

- 지방소득세 체납자에 대한 납세담보 중점 추진을 통한 체납액 정리 실시

◦「체납처분 중지」제도를 통한 실익없는 압류재산 일제 정리

- 실익없는 부동산·자동차의 등기부 등 정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 실시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탈루된 지방세를 시민이 신

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의

실적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시민 제보로 징수한 금액이

6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부

진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5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 유인책으로 부족함.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세

수준의 포상금 지급률 인상

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 필요함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 가독성과 홍보효과가 높은 서울시 옥외매체에 3주간 집중 노출

- 자치구 소식지(’21.12월 호) 게재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 향후계획
◦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홍보 추진

- 서울시 주요 SNS 계정, 내손안의 서울, 팟캐스트 등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 전광판 등 주요미디어와 가로게시대 홍보를 동시

실시하여 효과 극대화

- 25개 자치구 소식지 게재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위해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제2항 개정 건의(행정안전부)

○매년 평균 15% 수준의 지

방세 초과 세입 발생으로

2조 원 이상 잉여금이 발

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

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

입 운영은 시민을 위한 필

요사업에 적기 재정을 투입

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일 뿐 아니라, 그

만큼 필요 이상의 세입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

는 것으로.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금년 세입은 과거 5년의 징수추이 등을 반영하고 세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입 징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과학적

추계하였음

◦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 예산편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의

지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확장적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함

- 정부도 금년 예산은 전년 본대비 19.8%, 추경대비 7.8% 인상

하여 추계

◦ 특히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다소 적극적인

세입확장(전년대비 15.3% 인상)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납

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기간 확대검토 필요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개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의 피해 최소화

◦ 대상: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 지원실적(2021.11말 현재)
(단위: 건,억원)

연도
합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율 인하 세무조사
유예

감면
(조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건수 금액

계 688,215 7,639 686,075 6,967 807 371 129 39 186 30 41

‘21.11 271,325 1,005 270,027 728 277 46 59 1 20 942 230

‘20.12 416,890 6,634 416,048 6,239 530 325 70 38 186 30 21

□ 향후계획

◦ 코로나19 피해자 등에 대한 납세지원 지속 추진

-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조례 등에

의한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 등 지원하고자 함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전국적체납의공동사무수행
을명분으로추진중인행정
안전부의지방세조합설립계
획에대하여, 이는지방자치
단체간의조합설립은지방
자치법에근거를두어야함에
도행정안전부에서는의원입
법수단을통해지방세기본법
에설치근거를마련한것으
로, 법령체계에전혀맞지않
을뿐아니라, 그속내또한
지방자치단체의재원으로행
정안전부조직이기주의를추
구하는행정안전부의고질적
인행태임. 지방세체납을담
당하고있는재무국의적극적
인대응이필요하며지방자치
권침해관련지방의회의협
조가필요하면돕겠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지방세조합 설립 추진경과

-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관계부처 합동, ‘19.6.5.) 안건 포함

- 지방세조합 설립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20.12.9.)

- 행안부 주관 17개 시·도과장 회의(‘21.5.10.)

※ 지방세조합 설립협의회 구성 및 설립지원 TF 임시조직 운영

경기도에서 명목상 지방세조합 설립협의회 대표를 맡기로 결정

□ 향후계획

◦지방자치권 침해여부 분석 및 시의회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지방자치권 침해여부, 우리시 실익분석 등 업무추진시 시의회와 협의 예정

◦ 지방세조합 참여 여부 재검토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로 구성될 경우 대비 市 참여 여부 재검토

◦ 지방세조합 수행업무 조정 및 발굴

- 실익분석을 통해 우리시 실익이 있는 분야를 발굴하되, 실효성이

떨어지는 업무는 중립의견 유지

○ ‘82년도에한강재정비사업
으로설치된한강둑부지가
도로부지로되어있지만현재
도로기능을못하고있어이
부지에 ’20년도에정부지원사
업인생활SOC 사업을추진
하여현재예산도확보하고
중앙투자심사도통과하는등
진행중임. 다만이부지의
일부(1,718㎡)는시유지로
써자치구에서매입이어려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24조에따라무상사용이가
능하다고판단되는데, 이에
대한검토를해주시기바람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생활SOC사업은 자치구 고유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 시에는 무상사용은 불가하며,

우선적으로 자치구가 토지 매입하거나 재산을 교환하는 방안이

시유재산 관리․보존에 타당함

- 이에 따라, 동 재산의 유지·보존 책임이 있는 재산관리관인

도로계획과에서 현재 구유지와 재산 교환 추진 중임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영등포구 종합시장 토지는

민간 소유이고 건물의 일부

(공유지분: 계단, 복도)는

서울시 소유이므로 주민들

이 일일이 소송하여 정리하

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필요함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건의사항 관련 소송은 도로계획과 소관사항으로써,

소송이 종결(‘17.11 화해권고결정)되었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

(‘18.2월)

-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입증자료(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 등)가

있을 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나

- 입증자료가 없거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매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市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함(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계약심사과와 같은 민원인

의 내방이 많은 부서는 사

무실 공간을 넓게 재배치하

는 것을 건의함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21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과 내방인은 대부분 내부직원임

◦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계약심사과 사무실 직접 방문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대면업무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분산사용 함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음

◦ 사무공간 배치 총괄부서(총무과)에 협조 공문 발송(’22.1월)

- 사무공간 재배치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협조요청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직급별 재택근무 현황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서울런 사업 관련 계약심의위

원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재무국 팀장이 주무관에 비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는 사유

(서면보고 요청)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0.)

○오세훈 시장 이후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하

였음. 이 결과가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진행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자치위

원회에도 보고해 주고 정부와

협의내용도 보고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가표준액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정부 건의시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하겠음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수당

지급 근거 및 상설 설치 관련

보고 요청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9.)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최근 3년간 상위 30개 감정평

가법인에 지급한 내역(금액순

으로)

(자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5.)

○ ‘22년도 지방소비세 추계자료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1. 11. 19.)


